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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

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명확

한 판단기준의 부재로 정보화계획수립 없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정보화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대상을 명확히 판단

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화전략계

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들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

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

하였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정보화전략계획, 의무화 대상사업, 예외사업, 프로젝트 규모

Abstract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ISP) is an analysis of the organization's work, information flow, and 

current information systems, and planning information structures to achieve organizational strategies and 

objectives. In addition to the systematic promotion of the information sector in the public sector,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trategy plan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information sector.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IT project budget is reflected without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or this purpose, we set up a judgment model for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through expert group 

review (FGI) and conducted questionnaires on public sector experts. In addition, we proposed a project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and an exceptional project based on the size of iinformatization 

project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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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은 조직의 업무, 정보흐름, 현행 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하

여, 조직의 전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구조를 계

획하는 것이다[1].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사

업 규모는 2011년 2조 1,562억원에서 2015년 4조 1,070억

원으로 연평균 12%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정보

화전략계획수립 예산은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정보화사업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

화계획수립 없이 정보화사업이 수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

생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

략계획(ISP)수립의 의무화는 비용대비 효과 등의 측면에

서 실효성이 낮으며, 따라서 일정한 사업규모 이상의 정

보화사업에 있어서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통해서 사

업계획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작성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

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이후에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3]. 그러나 실제로

는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낮고 더욱이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없이 정보화사업 예산(구축예

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에서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할 시스템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

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

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4]. 

본 연구는 공공부문 정보화계획수립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하여 정보화계획수립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

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대상을 정의하고자 한

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요건설정을 위해 1단계

로 전문가집단검토(FGI)를 통해서 정보화계획수립 의무

화에 대한 판단모델을 설정하고 2단계로 공공부문 전문

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하고. 최종적

으로 전문가집단검토(FGI)를 통해서 정보화사업비 규모, 

정보화사업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정보화계획수립 의

무화대상과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이론적 배경 및 현황

2.1 정보화계획수립 개념 및 정의

일반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이란 전략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기업이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5,6]. 즉, 조직의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의 인식과 지향해야 할 목표

를 조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7]. 하지만 정보화전

략계획은 정보시스템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기업 정보화 전략과 밀접하게 연

관되고 있다[8,9]. 이런 관점에서 정보화전략계획은 기업

이 수립한 중장기 경영 전략과 계획을 토대로 사업 전개

에 필요한 총체적인 정보 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단위 또

는 통합 정보 체계의 개발을 계획하고 통제함으로써 경

영 요구에 의한 정보 기술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정

의할 수 있다[10,11].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전략계

획은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 활동

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

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

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

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

동으로[12,13], 공공기관 자체 혹은 외부위탁에 의해서 수

행될 수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규모 예측이 가능하고 

상세 RFP 작성이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하여야 한다[15].

2.2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제도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과 기획재정부 정보화사

업 예산편성지침에 그 근거를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정보

화기본법 및 시행령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사업의 식별과 관

리체계가 미흡,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정

부는 2013년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정보화계

획 반영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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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대규모 투자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

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계

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15]. 둘째,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사업예산

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 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선 수립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

고 있다[1]. 이와 같이 모든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

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예산요구토록 함으로써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ISP 등 컨설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을 편성하

도록 하고 있다.

2.3 공공부문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

주된 공공부문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은 총 225건으

로 총 593억원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 규모를 보이고 있

다. 이를 발주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유형별로 분류하면, 중앙행정기관

이 76개 사업에 약 159억원, 지방자치단체는 19개 사업에 

약 24억원, 그리고 공공기관은 160개 사업에 약 418억원

으로, 각각의 평균 사업비는 중앙행정기관 2억원, 지방자

치단체 1.6억, 그리고 공공기관 2.6억을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기존연구[5]에 의하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 중 

전체의 75.2%가 사전 기획사업(EA/ISP)의 수행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

부문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스템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거

나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

을 추진하게 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정보화전략계획수

립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겠지만, 일정한 사

업규모 이상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을 미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3. ISP의무화 판단모델 설정 및 설문조사

3.1 ISP의무화 판단 모델 설정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판단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델파

이 방법(Delphi method)을 활용하였다[16,17,18]. 따라서 

연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델파이 그룹

은 학계(연구기관 포함) 전문가 3명, IT기업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Fig. 1]에서 보인

바 같은 ISP의무화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Fig. 1] Decision model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사업은 사업비와 사

업특성에 따라 판단이 가능한데. “사업비 규모”요인에 따

라 1차적으로 ISP의무화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2차적인 

대상사업의 예산특성, 사업시급성, 사업 중요도 등 3가지 

“사업특성” 요인에 따라 의무화대상에 대한 예외사업을 

규정한다.

3.2 ISP의무화 판단기준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무화에 대한 인식도와 더불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

요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마련하고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

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3.2.1 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1)의 정보화계획수립의 당사

자인 정보화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보화전

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

사 항목은 정부기관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목적과 필요

성을 파악을 위한 3개 조사항목과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무화에 대한 필요성과 의무화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을 파

악하기 위한 5개 항목, 그리고 1개의 오픈설문항목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 2016년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검토대상기관인 53개 중앙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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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 of 

question s

Identify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formation 

strategy planning
3

Identify the necessity of the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mandate and the criterion for the target
5

Others 1

<Table 1> Survey configuration

설문조사는 준비과정과 설문배포 및 수집, 그리고 분

석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하였다. 준비단계에는 설문항

목을 조사하고, 타당성검토 과정을 통해 항목을 선정한 

후, 설문구조에 각각의 설문항목을 배치하여 설문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연구팀 및 사업관리자가 초안에 대한 검

토를 통해 문구의 수정과 배치를 조정하였다. 설문은 한

국정보화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e-mail을 통해 배포하였

으며, 이중 약 50%인 27개 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3.2.2 설문조사결과 및 시사점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설문

결과 5점 척도에 대해서 4.4점을 보였으며, 전체 27명의 

응답자 중 “매우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13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로 응답한 비율이 40.7%

로 전체의 88.8%가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할 때,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번째 질문인 “귀하 혹은 귀 기관은 정보

화전략계획수립에 대한 수행경험이 있으십니까?”에 대

해 전체 응답자 27명의 81.5%인 22명이 “있다”라고 응답

하였다. 따라서 이는 설문결과가 일정정도 신뢰할 수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인 “귀하 혹은 

귀 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목

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당해 정보화사업의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의 수립”에 매우 높은 결과(4.6점)를 보였으며, 

“정보화예산 확보에 활용(4.1점)”,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4.0점)”, “조직업무효율성 향상(3.4

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로부터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정보화전략계획수

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다음으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

과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 수

립의무화의 필요성을 묻는 “4. 귀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

까?”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3.4점을 보이

고 있어 정보화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의 필

요성을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는 높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임을 알 수 있

다.

둘째, 의무화대상의 판단기준을 묻는 "만약 정보화사

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 한다면, 의무화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5-2. 중요

도나 시급성과 같은 정보화사업 특성” 4.0점 그리고 “5-1. 

정보화사업의 사업비” 3.8점을 보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의무화 대상 정보화사업의 판단기준으로 정보화사업의 

사업비와 정보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의무화대상의 판단을 위한 

기타의견으로 법제도의 제정 등으로 정보서비스가 필요

시, 신규 개발사업의 규모, 자연과학 등을 포함하는 대상

범위에 대한 중요도 및 관심 구분, 신규 /고도화 등 정보

화 사업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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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riteria for mandatory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셋째, 의무화 대상을 결정짓는 적정한 사업비 규모를 

묻는 “만약,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

무화 대상을 정보화사업비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의무화 

대상을 결정짓는 적정한 사업비 규모는 얼마가 적정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20억 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28.8%로 가장 높았으며, 30억 원과 50억 원이 각

각 23.8%를 보였다. 이는 사전협의제도 등 여타의 정보

화사업의 의무화제도에서 의무화에 대한 사업비 규모 20

억 원 ～ 40억 원 정도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와 유

사한 수준에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을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

넷째, “만약,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을 의무화 한다면, 의무화 대상사업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의무화 대

상사업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례로 제시한 13개 사업 유형 중  “단순SW구매

사업”,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콜센터구축 등 단순용

역 사업”, “단순 홈페이지구축사업”, “DB구축사업”, “연

구용역사업” 등 7개 사업이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4] Exceptional informatization project

다섯째, “만약 일반사업 중 정보화사업을 포함하는 사

업을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

상에 포함한다면, 전체사업비 중 정보화사업비의 비중이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23명중 9명(39.1%)이 전체사업

비 중 정보화사업비의 비율이 50%가 적정한 것으로 응

답하였다.

4.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 수립

현재의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지침은 원칙적으로 정보

화전략계획수립 이후에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

가 많아 규정 자체의 실효성이 낮으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이를 거치지 않고 구축사

업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의

무화 대상 판단기준의 수립이 요구된다. 한편, 의무화 대

상 판단기준 설정을 위해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과정

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최

종적으로 <Table 2>에서와 같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Alternative Advantage Disadvantage

1) Mandatory 

for all informa

tization projec

ts

� It is possible to mainta

in the current system 

and to take the stabilit

y of the system.

� - ISPs can be carried 

out even in the case of 

businesses with small 

budgets or information

-related projects of mi

nistries.

� - Prevent excessive B

PR / ISP establishment 

for the informatization 

business that does not 

have BPR / ISP perfor

mance(prevent budget 

waste)

2) Mandatory 

according to I

T project bud

get

� Consistency with other 

schemes

� Prevent excessive ISP 

establishment for the i

nformatization busines

s that does not have B

PR / ISP performance 

(prevent budget wast

e)

� Inhibition of system co

nsistency

� It is possible that the i

nformation business of 

a small-scale informati

zation project or a dep

artment with a low bu

dget is excluded even t

hough it is necessary f

or an ISP

� It is not easy to predict 

the appropriate project 

cost scale.

<Table 2> Suggest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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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대상 판단기준은 사업비 

규모의 고려 여부에 따라 (1안) 현행과 같이 전체를 의무

화하고 사업특성에 근거하여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방안

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외사업을 규정하는 

방안과 (2안)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예외사

업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선, (1안)의 

경우, 현행의 제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제도의 안정성을 꾀

할 수 있으며, 정보화 예산규모가 작은 부처의 정보화사

업의 경우에도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이 가능하고, 정보화

사업의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정보화전략계

획수립의 성과가 낮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

보화전략계획수립을 수행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소에 대

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2안)의 경우, 정보화관

련 다른 의무화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으며, 정보

화전략계획수립)의 성과가 낮은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규모 정보화사업이나 예산이 적은 부처의 정보

화사업은 ISP수립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외될 가능성

을 갖으며, 정보화사업비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을 규정하기 위한 적정 사업비 규모(기준)

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Alternative Mandatory Exception

1) Mandatory 

for all informa

tization projec

ts

All informatization project

� Informatization project

s to be urgently imple

mented in relation to di

sasters

� Simple purchase / inst

allation project

� Operation and mainten

ance project

� Simple service project 

including call center co

nstruction

� Simple homepage cons

truction project

� DB construction busin

ess, research service p

roject

� Other projects recogni

zed by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2) Mandatory 

according to I

T project bud

get

[Project Expense]

� Information project mo

re than 4 billion total p

roject cost

� Information business 

with annual project co

stof over 2 billion

[All project]

� Multi-department link

age. Informatization pr

oject for joint construc

tion or utilization

<Table 3> Details by criteria

한편, 각(안)별로 의무화대상과 예외사업은 <Table 

3>과 같다. 의무화대상은 국가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하

되 (2안)의 경우 적정 사업비 규모(기준)를 설문조사결과

와 전문가의견수렴(FGI)을 토대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40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사업비를  20억원 이상의 사업

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

보화전략계획수립의 효과가 크고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

으로 다부처 연계. 공동구축 혹은 활용을 위한 정보화사

업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예외사업

의 경우는 (1안)과 (2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정보화

사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재난과 관련하여 시급히 추

진되어야 하는 정보화사업, 단순 물품구매/설치사업, 운

영 및 유지보수사업, 콜센터구축 등 단순용역사업, 단순 

홈페이지구축사업, DB구축사업, 연구용역사업,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8개 사업을 대상으

로 한다.

5. 결론

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선 수립 후 요구

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범정부 EA(GEAP)에 등록된 5억 원 이상 정보시

스템 구축․개발사업 중 농림부 농업기반정보 고도화(13

억) 등 15건 사업이 ISP 미 수립하는 등 실제로는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4]. 이에 따라 사전 

ISP수립 대상사업을 정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수립 대상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방법을 통해서 공공부문 정보화사

업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를 결정하는 결정요인

과 판단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

화전략계획수립 의무화 판단모델에서의 4가지 결정요인

들에 대한 타당성과 각 결정요인별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파악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에 의한 FGI를 통해

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의무

화 대상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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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2가지로 첫째, 전체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의무

화하고 예외사업을 인정하는 방안과  둘째, 총사업비 40

억 원 이상, 그리도 연간사업비 20억 이상의 정보화사업

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예외사업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에서 정보화전략계획

(ISP/BPR) 수립 의무화에 대한 정책결정과 예산작성지

침으로써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무화대상 판

단모델과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

사를 수행하였고, 설문샘플이 중앙행정기관 26개로 매우 

적어 전문가집단검토(FGI)를 통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타

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서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객관화하고 판단기준의 정교화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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